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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부부문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

Ⅰ . 향후 10년 간의 여건변화

□ 지식기반경제·사회의 도래,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대두로 시스템 운영자로서의 정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

정부의 적응력있는 정책 대응과 행정시스템의 선도적 혁신 긴요

□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속적으로 증가한 국가채무와 대폭

증가할 복지부문의 재정지출 소요는 향후 재정운영을 압박할 전망

Ⅱ . 우리 정부의 바람직한 미래상

□ 지식을 활용한 창조적 혁신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고

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 체계적 지식관리자(Systemetic Knowledge Manager )

- 혁신 촉진자(Innovation Faciliator )

- 제도구축자(Institution Builder )

- 전략적 조정자(Strategic Coordinator )

- 고객만족 서비스 공급자(Customer - satisfaction Maximizing Provider )

□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안전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정부

2004년까지 균형재정을 회복, 2014년에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인

GDP 대비 10% 이하로 국가채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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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정부경쟁력의 현 주소와 제약요인

□ 정부부문의 경쟁력(IMD 평가)은 99년 현재 37위이며 정책의 효율성

과 투명성 부문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상태

발전주의적 정부조직, 개방성과 유연성이 부족한 인사체계, 노동

집약적 업무처리,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등이 원인

정부의 창조적 역량을 배양하는 제도와 조직이 취약하고, 전략적

정책설계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비

□ 구조조정 비용과 정책환경 변화가 재정건정성 회복의 걸림돌

국채·정부보증채의 이자 부담 증가(연간 4조원), 사회복지지출의

기하급수적 증가 추세, 새로운 정책 수요, 재정규율 약화 등

Ⅳ .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행정개혁의 목표 : 政府競爭力 提高

정부경쟁력 = f (정책 품질×운영시스템 효과성×서비스 생산성)

- 국가전략 방향을 제시하며 친시장적인 품질높은 정책을 생산

- 조직, 인사, 예산 운영을 혁신하고 임무, 결과, 경쟁, 고객을 중시

정부 기본역량의 강화(지식인프라 구축, 비용 축소), 혁신의 제도화

(변화촉진 제도설계), 혁신상시화 시스템 구축이 개혁 방향

□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해서 총량적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분배적

효율성과 생산적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개혁의 과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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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세부 정책과제

□ 행정 개혁을 위한 주요 실천과제

전략과제

1단계

기본역량구축단계

(2000∼2002)

2단계

혁신활용지원단계

(2002∼2005)

3단계

혁신정착확산단계

(2006∼)

정보인프라

구축

하드웨어 표준화

소프트웨어 표준화

지식원천발굴

지식창고구축

행정정보통합환경

구축

정보인프라 개방확보

지식자산 측정감사

고객만족정보시스템

휴먼인프라

계발

창의중시조직 운영

협업네트워크 구성

지식 공유 포럼

정보해독능력 강화

공무원 보수 현실화

인력채용방식 개선

성과중심교육학습

지식관료 수준 평가

정책의 질

제고

의사결정절차 간소화

정책설계평가 지식화

정책홍보와 반응연계

정책개발기획단 가상정책위원회조직

운영시스템

혁신

혁신전담팀 구성

행정절차 모듈화

과업중심 조직화

위기관리시스템

혁신보상체계 구축

혁신전파 감사제도

고객만족형

서비스 제공

민관 파트너십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전자문서 유통프로세스

서비스공급방식 다양화

싱글윈도우 시스템

국민권리구제절차

확립

고객접점관리시스템

예산정보시스템

예산프로세스 개선

□ 재정개혁을 위한 주요 실천 과제

전략과제 세부과제

재정규율 확립 예산제약 설정(법제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분배적 효율성 제고
예산사업의 사전·사후적 평가 강화 성과주의 예산제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예산체계 투명성 제고 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폐합 잔존 기타 기금의 공공기금화

예산 운용의 자율성과

신축성 확대

예산이월범위 및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확대 총액계상사업

의 확대 예산심의 대상 사업 축소 예산과목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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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향후 10년간의 여건변화

1 . 경제·사회적 주요 여건변화

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 향후 산업·고용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형의 지식자산과 혁신

능력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이 국민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제의 지식집약화 현상 임.

지식집약산업의 팽창을 주도한 것은 교육 , 정보 , 통신 등 지식

집약적 서비스산업이며, 그 결과 서비스부문의 전체적인 생산·

고용비중이 증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

이로 인해 외형적인 경제구조나 기업경영 방식은 물론 , 국가간

역학관계, 노동의 성격, 사회의 가치체계 및 문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초래.

나.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

정보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국

제 자본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각 경제주체가 전지구적 차원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세계화 (g lobalization ) 현상이 가속화.

앞으로 각국의 독점규제정책, 외국인투자 제한, 노동기준,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세계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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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자본의 급격한 이동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점도 내포.

다. 디지털(Digita l) 경제의 대두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보 , 기술 , 금융이 실시간 이동하는 사이버 경제

시대가 도래.

사이버 경제시대에서는 네트워크화가 진전되어 경제행위가 분권화

되고 거래비용의 절감으로 생산성이 제고될 전망.

그러나 투명한 정보의 공개,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

어지지 못할 경우 사이버 경제의 특징인 신속성에 의해 맹목

적으로 따라가는 행위(Herd Behavior )의 피해자가 될 우려.

라. 고령화 사회의 전개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 노인인구비율이 높다는 것

보다는 고령화가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고령화는 노동시장 구조 및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저축, 이자율, 투자, 조세수입, 재정지출 등 경제구조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노동시장 구

조, 임금체계, 조세체계, 금융시장, 연금제도 및 의료보험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고령화 대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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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환경정책의 강화

향후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늘어나게 될

것임.

또한 무역·환경의 연계논의는 우리의 경제활동에 보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이러한 환경규제의 강화가 국민경제에 비용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환경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음.

2 . 정부역할의 변화

이러한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정부역할의 변화가 불가피.

변화를 능동적으로 선도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책임이 증대.

가. 시스템 운영자로서의 정부

국민경제 전체 운영의 틀을 고안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자 로서 정부의 책임이 크게 증대.

대외적인 불안정요인이 증폭되고 있는 전환기에서 시스템 위기에

대한 예방자, 그리고 사후적 관리자로서 정부역할이 증대.

문제는 정부의 역할 그 자체보다는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역량, 그리고 그 수행방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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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고안자로서의 정부

지식기반경제 시대 및 우리 고유의 역사 문화적 배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시스템 고안자 (S y s t em

D e s ig n er ) 로서의 역할이 필요.

시스템에는 노동, 기업, 금융 등 기초적인 시장경제질서와 관련

된 법·제도는 물론 , 민간의 지식·혁신활동에 대한 규제와

행정·재정구조, 지원체계 등이 포함 .

낙후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고안·정착

해야 하는 시스템 고안자로서 정부역할과 책임이 증대.

다. 지식국가의 경영자로서의 정부

국내 혁신기반 구축 등 기업과 민간의 경쟁력 향상을 보다 능동적

으로 선도하는 지식국가 경영자 로서의 역할 증대.

공공재의 직접적인 공급자보다는 소위 촉진자(facilit ator ) , 중개자

(broker ) , 조정자(coordinator )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

또한 민간부문에 잠재해 있는 시너지적 협력관계를 발굴 중개

촉진하고 이를 가로막는 경제주체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역할 필요 .

라. 사회적 결속(socia l cohes ion)과 안정을 위한 준비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는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 )임.

- 4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개인간 지식격차와 기능격차에 따른 사회

의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음.

노동시장의 중개기능 강화, 지식·정보에의 접근성 제고, 평생교육·

훈련제도의 효율화 등 소득원천에의 접근과 지적역량 제고에 초

점을 맞춘 사전적 의미에서의 생산적 복지정책 정립이 필요.

<표 1- 1>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OE CD , In du str ial Com pet it iv en es s in t h e K n ow ledg e - b a sed E con om y , OE CD
Proceeding s , 1997, p .29.

구 패러다임 신 패러다임

정부기능

- 시장실패부문과 국부의 창출·분

배에 직접 참여

-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문

제에 직접 개입

- 역동적인 시장경쟁체제 지원

- 다양한 사회적·전략적 목표 육

성

정책형성

의

독립성

- 사회구성원들의 힘이 상대적으

로 취약하여, 대부분의 정부는

거시정책 수행에 상당한 독자성

유지

- 각국의 경제구조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되면서, 유동자산과 시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책의

독립성도 제한됨.

기업과의

관 계

- 정부는 기업의 반경쟁적 활동이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

을 통제하므로 일반적으로 상충관

계에 있음

- 부분적으로는 구 패러다임 유

효(예를 들어 반독점규제법 등)

- 그러나 점차적으로 국내기업과

협력하여 경쟁촉진여건조성에 주력

하고,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을 독려하는 협력자

정부조직

- 주로 계급위주

- 부서간 협조 미흡

- 조직의 거시적 정책결정에 개

입(예를 들어 기술, 환경, 무역,

교통, 통신 등의 부문에 관해)

- 정책이행의 비효율성과 업무

의 불필요한 중복 경향

- 슬림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

으로서 임무수행에 우선권을 두

는 조직

- 정부부처간 원활한 협조가 업무

가 통합적(포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조직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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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우리 정부의 바람직한 미래상

지식정부 : 지식을 활용한 창조적 혁신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

고하고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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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 지식관리자(Sy stem etic Know ledge M anager )

정책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저장

정책결정자들이 질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전략적 지식 공급

□ 혁신 촉진자(Innov ation F aciliator )

국가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 핵심 역량의 배양

혁신주체들이 연계하여 창조적 파괴의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원

□ 제도 구축자(In stitution Builder )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적합한 정부의 역할과 행정과정을 구축

경제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을 자극하는 인프라와 제도를 형성

□ 전략적 조정자 (Str ategic Coordinator )

국가 전반의 지식의 활용성·실천성을 제고하도록 전략방향 제시

현존하는 사회적 대립과 새롭게 대두될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정

□ 고객만족 서비스 공급자(Customer - satisfaction Maximizing Provider )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를 주는 것을 존재 이유로 하는 정부

서비스 품질을 혁신하고 대안적 공급방식을 개발하여 국민이 만

족하는 서비스를 공급 (단순한 투입/산출의 효율성 개념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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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정부경쟁력의 현 주소와 제약요인

1 . 취약한 정부 경쟁력

□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요소 가운데 국내경제,

국제화와 금융환경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

<표 3- 1> 한국의 정부 경쟁력 순위 변천

* ( ) 은 IMD의 국가 경쟁력

자료: Int ern ation al In st itu te for M an agem ent Dev elopm ent (ht tp :/ / w w w .im d.ch/ w cy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순위
18

(26)

33

(27)

32

(30)

34

(35)

37

(38)

□ 정책의 효율성·투명성 부문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2 . 발전행정적 정부 운영시스템 잔존

□ 고도성장기의 발전주의적 틀이 유지되는 정부조직의 운영

□ 개방성·유연성이 부족한 인사체계

□ 투입중심의 품목별(line - item ) 단년도 예산제도

□ 정보화에 역행하는 노동집약적 업무처리

□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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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창조적 역량 구축 체제 미흡

□ 지식역량의 배양을 저해하는 제도적 취약성

교육시스템의 창조성 결여, 지식에 대한 투자의 부족과 부실

중요 지식 및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체계적 관리도 소홀

국가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지식창고,

전문가에 관한 정보 및 정보통신 하드웨어 등) 미비

□ 정부 지식활동 관련 조직과 제도의 문제점

지식배양을 가로막는 부처간 장벽으로 협력 차단, 비효율 양산

지식 지원 활동을 조정·중재하는 기구의 부재

정보화책임관제도의 형식화로 체계적인 지식관리시스템이 부재

4 . 정책결정 프로세스상의 전략성 부재

□ 전략 직위(국가 COO)의 정치적 충원과 비전 부재로 실천력에 한계

□ 전략적인 사고가 정책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정책과정

□ 정책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시스템 미비

□ 가시적 성과와 효율이 떨어지는 정책심의구조

부처별로 운영하는 정책 자문위원회의 성과 측정 체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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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정책심의에서는 소외(핵심역량 이

외의 요인이 전문가 선정에 작용)

5 . 재정건전성의 악화

□ 외환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구조조정 지원, 실업 및 빈곤대책

지원 등에 대규모 재정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재정이 급격히 악화.

□ 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시스템 운영자로서의 정부역

할을 제약.

□ 또한 재정적자를 통해 현세대의 부담을 후세대에게 전가함으로써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

6 . 재정운영상의 비효율

□ 복잡다기한 예산체계,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제도, 예산운용 성과

지표의 부재 등으로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미약.

□ 예산의 분배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

사업의 사전적 사후적 평가시스템 미비.

□ 일선부처의 예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지속되어 신축성과 자

율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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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1 . 행정개혁의 목표

정부경쟁력 제고

정책결정의 질, 시스템 효율성, 서비스 생산성으로 측정되는

정부경쟁력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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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역량 강화

세계화 시대에는 정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정부개혁이 국가

역량 제고의 전제 조건

정부경쟁력이 떨어지면 국가역량을 좌우하는 기업이나 우수인력

등이 국가를 이탈하는 등 국가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저하

□ 정부경쟁력 = f (정책 품질, 운영시스템의 효과성, 서비스 생산성)

정책의 질 : 친시장적 개방정책을 공급

운영시스템의 효과성: 조직, 인사, 예산 운영의 혁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임무, 결과, 경쟁, 고객을 중시

[도 4- 1] 정부경쟁력의 성과지표

정책의 질

×

운영시스템

×

서비스생산성

=

정

부

경

쟁

력

- 전략적 방향 제시

- 친시장적 정책

- 위기대처 능력

- 혁신적 조직구조

- 창의와 경쟁이

발현되는 인사시스템

- 성과지향적

예산 프로세스

- 고객반응에 민감

- 산출결과 중시

서비스

- 민간부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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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행정개혁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

가. 행정개혁의 기본 방향

1) 정부 기본역량의 강화

□ 지식과 통찰력을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학습정부를 지향

□ 공무원의 전문성을 배가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

조직구조와 문화의 혁신, 정보인프라의 구축, 휴먼인프라 계발

□ 불필요한 비용 요소를 제거: 인사시스템, 행정업무처리절차 혁신

2) 혁신을 제도화

□ 적은 비용으로 향상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가형 정부를 지향

□ 정부의 재정·정책 능력을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부문에 집중

□ 혁신의 창출과 집약화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민간의 혁신 성과를 흡수

□ 전략적 사고와 과학적 행동 방식을 가진 혁신 전담조직 운용

□ 지식화된 정책결정시스템으로 중장기적 국가 목표와 정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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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성과를 관리

□ 혁신이 상시적으로 가동되는 시스템 구축

수요자의 정책평가가 차기 정책수립에 환류되는 시스템 구축

□ 행정업무 수행방식의 전자화 구축 : 인터넷 베이스로 행정 평가

□ 행정혁신의 성과를 지적 자산으로 관리 절차적 규준 확립

나. 단계별 추친체계

□ 선결과제: 기본 인프라를 구축·강화하여 혁신추진 능력을 배양

정보화의 기반 위에서 지식정보·휴먼 인프라 구축

□ 1단계: 기본역량 구축단계

조직과 인사 및 정보기반을 구축하여 정부의 내부운영 방식에서

부터 혁신을 실현

□ 2단계: 기본 역량 활용·지원단계

혁신 선도기관의 보유지식을 활용하여 타 부문의 혁신을 지원

지식흐름의 속도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지식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지식의 공유와 원활한 흐름을 도모

□ 3단계: 혁신의 정착·확산단계

지식을 통해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함으로써 질 높은 정책을 창안,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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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과가 전국민의 공유된 비전아래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집

되면서 혁신적 창조의 과정이 상시화

<표 4- 1> 추진 단계별 주요 실천과제

1단계

기본역량구축단계

(2000∼2002)

2단계

혁신활용지원단계

(2002∼2005)

3단계

혁신정착확산단계

(2006∼)

정보인프라

하드웨어 표준화

소프트웨어 표준화

지식원천발굴

지식창고 구축

행정정보통합환경

구축

정보인프라 개방확보

지식자산 측정감사

고객만족정보시스템

휴먼인프라

창의중시 조직 운영

협업네트워크 구성

지식 공유 포럼

정보해독능력 강화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

인력채용방식 개선

성과중심교육학습

지식관료 수준 평가

정책의 질

제고

의사결정절차 간소화

정책설계평가 지식화

정책홍보와 반응연계

가상정책위원회조직

운영시스템

혁신

혁신전담팀 구성

행정절차 모듈화

과업중심 조직화

위기관리시스템

혁신보상체계 구축

혁신전파 감사제도

고객만족형

서비스

민관 파트너십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전자문서 유통프로세스

서비스공급방식 다양화

싱글윈도우 시스템

국민권리구제절차

확립

고객접점관리시스템

예산정보시스템

예산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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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개혁의 성공조건

□ 변화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장애요인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CE O와 COO들의 리더십 발휘가 필수적

혁신의 리더로서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전을 제시

□ 변화주도자(Change A gent ) 양성 및 혁신 전담조직 구성

소수정예로 중앙 사무국, 부처별 대책반을 구성

방향 설정, 현 위치 진단, 속도 조절 등 변화 관제탑 역할 수행

□ 실천 M asterplan 수립

총체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각 부처별로 세부 실천 프로그램을

준비(지표 개발, 과감한 목표 설정 및 철저한 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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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정개혁의 목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총량적 재정규율의 확립, 분배적 효율성의 제고, 기술적 효율

성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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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적 재정규율(aggreg ate fiscal discipline)의 확립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균형재정의 조속한 회복 .

- 향후 10년 이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선진국과 같은

장기적 적자기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중장기적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전화는 거시경제적 안정성(m acro-

st ability )을 확보하는 데 필수불가결.

-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통화정책·외환정책·재정정책의 세가지 축에

기초.

- 각 부문의 구조조정 역시 이러한 거시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음.

□ 분배적 효율성 (allocative efficiency )의 제고

총량제약의 강화는 예산의 분배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 기존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던 각종 이익집단의 반발 등으로 인해

한정된 예산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따라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사업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보

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 기술적 효율성 (technical efficiency )의 제고

주어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개별관리자라는 인식 하에 ,

각 부처 및 부처내 개별 관리자(국 과장 등)의 예산운용 자율성

을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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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정개혁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가. 재정개혁의 기본방향

1) 재정규율의 확립

□ 예산제약의 설정과 법제화

□ 예산제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예산체계의 투명성 제고

□ 기금 및 특별회계의 정비

□ 통합재정기준의 예산편성 및 보고체계 확립

3) 예산의 분배적 효율성 제고

□ 예산배분의 기준 설정

□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사업의 사전적 평가기능 강화

□ 예산사업의 사후적 평가체제 확립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기반 마련

□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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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운용의 자율성과 신축성 확대

□ 예산 이월범위의 확대

□ 총액계상사업의 확대

□ 예산사업 심의건수의 축소 및 예산과목구조의 개편

나. 단계별 추진체계

□ 선결과제: 예산당국의 임무 재설정

총량적 재정규율의 확립, 분배적 효율성의 제고, 기술적 효율성에

제고라는 3개 임무에 대한 예산당국 내외의 공감대 형성

□ 1단계: 기본역량의 구축과 제도적 기반의 마련

3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예산당국의 조직 및 정보

인프라 구축

임무수행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 2단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체계의 정착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기민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중기재정계획의 정착

국가적 우선순위와 사업성과에 기초한 예산배분체계 확립

일선부처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이와 동시에

신축성과 자율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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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 추진단계별 주요 실천과제

1단계
기본역량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

(2000∼2002)

2단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체계

정착

(2003∼2010)

재정규율의

확립

예산제약의 설정과 법제화

통합재정 기준의 중기재정계획 수

립체계 구축

예산제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하향식 다

년도 예산편성체계 구축

예산의 분배

적 효율성

제고

예산배분의 원칙설정

예산사업의 사전적 평가기능 강화

예산사업의 사후적 평가체계 확립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기반

마련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경제사회적 타당성에 입각한 예

산배분체계 확립

사전적 사후적 평가체계의 지

속적 수정 보완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확산과 정착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예산체계의

투명성 제고

기금 및 특별회계의 정비

통합재정 기준의 예산보고체계

확립

결산 및 회계제도의 개선

통합재정 기준의 예산편성체계

확립

선진국 수준의 결산 및 회계제

도 확립

예산운용의

자율성과

신축성 확대

예산 이월범위의 확대

총액계상사업의 확대

예산사업 심의건수의 축소 및

예산과목구조의 개편

경상경비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

선진국 수준으로 예산심의건수

를 축소

다. 재정개혁의 성공조건

□ 예산당국의 전문성 강화

각 분야의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하며 국가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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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당국의 리더십 강화

총량적 예산규율의 확보,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분 등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 확보

예산당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가 필수

□ 실천 M asterplan 수립

중장기적 재정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

하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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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세부 정책과제

1 . 행정부문 정책과제

가. 정보 인프라 구축 : 핵심역량 기반 강화

<표 5- 1>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구 분 전략과제 실천과제

지식정보

인프라

지식창고 구축

- 지식창고 구축으로 체계적인 정보축적

- B es t P ractice 발굴 및 공유

- 지식지도 (K nowledg e M ap )의 작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표준화

- 국제원칙에 맞는 정보시스템 표준 정립

- 네트워크와 전자문서 표준화

- 민원서식을 온라인 입력방식에 맞게 재정비

지식원천의 발굴, 연결
- 인맥전화부(White Page) 설치

- 인터넷과 인프라넷을 활용

정보인프라 개방성 확보
- 개방형 정보인프라 구축

-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활용

정부내 정보공유시스템

- 정부의 인트라넷 구축

-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연계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보자원관리

- 23 -



1) 지식창고(Knowledge Re pos ito ry) 구축

□ 선진국가나 외부 우수조직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적용 가능한 우수

사례(Best Pr actice)를 발굴 및 공유

□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내용과 지식의 소재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요약표인 지식지도(Know ledge M ap) 작성

부즈알랜(Booz- Allen) 사례

▶ 지식창고인 KOL(Knowledge Online) 을 1995년부터 운영

▶ KOL은 컨설턴트들이 특정 지식이 필요할 경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

이 노트북과 전화선을 이용해 조직내 축적된 전문지식과 아이디어를 손

쉽게 획득

▶ KOL의 운영을 통해 통신비용, 복사비용이 절감되고 동료 컨설턴트로

부터의 지식획득이 용이해졌으며 승진과 이직으로 인한 지식유출을 방

지하고 신규채용자의 지식습득에 기여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 국제적·개방적인 원칙에 맞는 정보시스템 표준을 정립

□ 네트워크와 전자문서의 표준화로 상호접속성·상호운용성 확보

3) 지식 원천의 발굴·연결

□ 인맥전화번호부 (W hit e P ag e )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식과

수요자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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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 전화번호부(White Page)

▶ 업종별 전화번호부와 같은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기능 및 역할 분류체계에 따라 조직내 전체 구성원의 전공과

특기사항을 파악하여 홈페이지에 등재

▶ 예를 들어 교육부 공무원중 프랑스의 교육체제를 가장 잘알고 있는 사

람을 찾으려면, 교육부 인맥 전화번호부→세계의 교육제도→유럽지역→

프랑스→00부서 아무개(연락처 222- 2222) 순으로 접속

4) 정보 인프라의 개방성 확보

□ 개방형 정보인프라 구축: 부처내 지식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

집단이나 외부 지식창고와 연계

네트워크 통합을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과 인트라넷을 통한 인터

페이스를 의무화, 웹브라우저 설치, DB 표준화 등이 필요

5) 정부내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부처별로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정부고속망과 지방행정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공부문내의 정보를 유통(정부 내부의 인트라넷)

□ 정부인트라넷을 업무성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

동일한 데이터베이스가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수요자에 공급

되도록 하는 Multi User Multi Supply Inform ation System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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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1] 전자정부 기반구축

나. 휴먼 인프라 개발

<표 5- 2> 휴먼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전략과제 실천과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 민간기업 수준의 보수

- 보수 현실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 부패의 원인 제거

창의와 경쟁이 발현되는 인사

시스템 혁신

- 순혈주의적 패쇄성 극복

- 범정부 직무분석을 통해 공직 재분류

- 공무원 충원방식과 근무형태 다양화

- 경력관리를 강화하여 전문능력의 중장기적 축적

- 민간 전문인력과 경쟁하고 교류하는 열린 인사

성과중심 교육·학습

- 피교육자 중심 학습 패러다임 전환

-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강화

- 개인별 지식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

전문지식관료로 전환

- 지속적 자기개발

- 현장지식을 통한 실천적 지식인 소양 확보

- 창의적·도전적 지식인 역량 배양

- 외부 지식인과의 협업 네트워크 구성

정보해독능력 강화
- 공무원에게 전자주소 보급

- 개인별 정보화 마일리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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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

□ 최고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전문인력 운용 수준으로

혁신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별화

□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거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

2) 창의와 경쟁의 공무원 인사시스템 혁신

□ 새 마인드·행동력 갖춘 전문인력 확보: 순혈주의적 패쇄성 극복

고위직과 전문직의 인재수혈을 위해 인재정보 및 채용전략 점검

전문행정가 주의를 채택하여 외부 전문가의 공직 임용을 확대

□ 범정부 차원의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직을 재분류

중앙인사위원회가 주관하되 자체 평가팀과 외부전문가팀이 공동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여 오차 차단

직무와 사람을 연계하는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차원적인

인사정보의 분류와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전산화

□ 채용방식의 개선

현업부서가 필요한 인적자산을 제시하고 채용과정에 참여

현행 고시제도의 점진적 개편과 특채를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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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관리를 강화하여 전문성 축적과 능력 발전 도모

직위분류를 세분화-전문화하고 직류간의 전보를 억제

일반행정가주의를 발전적으로 지양하여 일반행정능력과 전문행정

능력을 겸비한 T자형 고위정책전문가를 양성

전문행정가 육성을 위해 일정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쌓을

때까지는 직무이동을 하지 않는 마스터 경로의 도입

□ 구성원에게 체화되어 있는 暗默知를 전이하기 위해 후견인(M entor )

제도 도입

신임 또는 전보를 통해 새로운 업무를 맡게되면 그 직무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한 선배를 후견인으로 임명

[도 5- 2] 마스터경로(maste r path)와 직무순환경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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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중심의 교육·학습체제 구축

□ 피교육자 중심의 학습 패러다임으로 전환

피교육자의 수준과 니즈에 맞춰 쌍방향 (tw o- w ay )으로 교육

필요할 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는 J IT (ju st in tim e)형 교육

□ 업무의 특성과 직급, 정보활용능력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정보기술을 행정업무에 창의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인력양성

차원의 사이버 정보교육 실시(사이버정보교육센터를 설치)

4) 전통관료에서 지식관료로 전환

□ 현장지식 (실천적 지식) 습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도전적

지식인으로서의 역량 배양

□ 외부지식의 적극적 습득: 외부 지식인과 협업 네트워크 구성

5) 정보해독능력 강화

□ 지식집약시대의 지식관료는 정보인프라를 활용하는 능력뿐 아니라

정보 원천을 발굴하고 해독·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 공무원 개개인에게 전자우편주소를 발급하고, 개인별 정보화 마일

리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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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 지식관료가 되기 위한 실천전략(예시)

구분 기본방향 실천방안

지식

축적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

는 핵심지식 축적

-특화되고 전문적인 지식 추구

-공무원 조직 특성상 한 분야에 대해 정통한 인재보

다는 한 분야에 정통하면서도 관련분야에 폭넓은 지

식을 갖는 인재나 복수분야에 정통한 인재를 목표

지식

학습

理論知와 經驗知의

조화

-고객과의 접점인 행정서비스 현장에서 경험, 실험,

시행착오의 반복이 필수

-經驗知를 쌓은 후에는 전문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理論知를 겸비

-理論知 보유자와 접촉 기회확대(포럼, 연구회 등)

지식

공유

정보 및 휴먼 네트워크

를 통해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고 공유

-形式知뿐만 아니라 暗默知도 形式知化하여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 지식의 양적 증대 도모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정보네트워크 활용능력 제고

지식

창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

기 위해 노력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 배양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여 실행

-난관에 도전하는 습관

지식

활용
합리적인 지식활용

-선진지식의 효과적 활용

-방법적 지식 개발

-타인의 지식에 대한 대가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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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政策決定의 질 제고

<표 5- 4> 정책결정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구분 전략과제 실천과제

정책결정의

지식화전략

가상 정책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

-위원회의 개방적 네트워크화

-각종 위원회를 가상 조직화

국가 COO의 전략

적 리더십 강화

-장관에 최고 전략가 기용

-프로 정책전문가 양성

- COO에 대한 전략지원 기능 강화

정책설계 및

평가의 지식화

-정부행정에 전략기획 개념 접목

-정책형성 및 작성단계를 체계화

-고객만족지표를 활용한 정책평가시스템구축

의사결정 지식화

및 절차 간소화

-민간기업 의사결정단축기법 벤치마킹

-저부가가치 업무 하부 위양

1) 가상 정책위원회

□ 각종 위원회를 개방적 정책네크워크의 중심축으로 설정

정책 영역별로 구성된 위원회를 문제해결 중심으로 축소 개편하고

이를 가상 조직화

□ Mission 중심의 다중적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기부여책을 제공

함으로써 싱크탱크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정책대안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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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COO의 전략적 리더십 강화

□ 국가 COO (Chief Oper ation Officer , 長官級)에 해당 분야의 최고

전략가를 기용하여 정책의 질과 정책수행의 효율성 증대

□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수뇌부(Str ategic Intelligence Unit )를 국가COO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가COO의 전략적 판단을 지원

□ 국가COO 후보자 풀(pool)을 항시 준비하고 필요시 풀에서 등용

3) 전문지식 활용으로 정책설계 및 평가를 지식화

□ 정부행정에 전략기획(s tr ategie planning ) 개념 접목

선진행정, 민간기업을 벤치마킹하여 전략적 사고와 행동을 확산

전략기획 메커니즘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영입

□ 정책형성 및 작성단계를 체계화

[도 5- 3] 정책형성 및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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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성과를 측정하고 고객만족지표를 활용한 정책평가시스템 구축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정책성과 측정결과를 반영

다차원적 고객만족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

4) 정책의사결정의 지식화 및 절차 간소화

□ 행정정보 통합환경을 활용하여 행정지식의 전달 및 정책화 지원

각 행정기관의 정보를 일원화된 정보통신체계로 통합

데이터웨어하우징(dat a - w are housing ) 기반을 활용하여 정책의사

결정을 지식화·자동화

□ 의사결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사고방식 전환, 원칙 및 지침을 설정

목표관리적 접근으로 회의를 50% 삭감(의사결정 경로 다양화)

□ 정책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저부가가치 업무는 하부

위양

권한위양자는 신규업무 발굴을 통해 조직내 역할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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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부운영 시스템 혁신

<표 5- 5> 운영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구분 전략과제 실천과제

운영시스템

혁신 전략

과업중심 조직화

- 조직의 수직계층 축소

- 탈관료제적 조직의 활성화

- 조직의 유연화로 대응성 제고

행정절차 모듈화

- 운영업무 절차의 표준화 및 모듈 작성

- 인적 재량권의 축소

-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재설계

위기관리체제

- 체계적 위기관리체제 구축

- 위기관리 시나리오의 구축과 데이터베이스화를 통

한 Fast- track제 도입

- 가상위기관리체제 구축

혁신전파 감사제도

- 정책 감사제도 정착

- 정부혁신의 촉진자 역할 수행

- 업무 개선과 성과 향상을 위한 컨설팅 감사

정부조직의

혁신조직화

- 공무원조직을 학습조직화(수직-수평적 상호학습)

- 혁신주도 기구와 부처별 혁신 전담 기구 설치

- 창의와 열의를 선도하는 조직 운영

- 정책판단과 정책개발을 분리

1) 과업중심의 조직설계

□ 조직의 수직계층의 축소를 통한 의사결정의 효율화, 명료화

□ 경직적인 계층제 조직에서 탈피하여 과업중심의 조직을 활성화

□ 유연한 조직구조를 통하여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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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절차의 모듈화

□ 운영업무 및 행정절차를 표준화, 모듈화하여 표준 매뉴얼 작성

□ 인적 재량권을 축소하여 공정한 업무처리

□ 행정업무의 프로세스 개선 및 재설계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

3) 전략적 위기관리체제 구축

□ 체계적인 위기관리체제 구축으로 問題診斷과 豫見力 培養

□ 위기관리 시나리오 DB화를 통한 F ast - T r ack제도 도입

□ 가상위기관리체계(vir tual crisis m anagem ent sy stem ) 구축

위기발생시 전문가들이 소속이나 조직간의 장벽에 구애하지 않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상조직(Virtu al T eam ) 구성

4) 혁신 전파 監査시스템 확립

□ 비리적발, 규정준수 중심으로 감사제도 탈피와 정책 감사제도 정착

□ 선진사례 발굴과 전파를 위한 혁신 촉진자 역할 수행

□ 업무 개선과 성과 향상을 위한 컨설팅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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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 조직의 혁신조직화

□ 공무원 조직을 수직-수평적 상호학습이 가능하도록 혁신

□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식 도입

혁신 주도 공무원에게 실패를 허용하여 도전적인 활동을 장려

창조성을 강조하는 조직과 관리 효율을 강조하는 조직으로 분리

《두 항아리 제도(Two Pot System)》

▶ 이면우교수는 기존 기업운영체제를 큰 항아리(Pot1)로 하고 이보다

훨씬 작은 항아리(Pot2)를 만들어 기업운영을 이원화할 것을 제안

▶ 큰 항아리에서는 기존인력과 현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작은 항아리에서는

소수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일상업무의

제약없이 큰 항아리조직의 차세대사업을 집중적으로 개척

▶ 작은 항아리에서 성공 가능성이 확인되면 큰 항아리조직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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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객만족형 行政서비스

<표 5- 6> 행정서비스 지식화를 위한 정책과제

구분 전략과제 실천과제

행정

서비스의

지식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p ublic-p rivate p artership

- 민관협동체제의 구축

- 외부자원의 적극적 활용

- 고객니즈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

- 고객헌장 제정, 실천

S ing le W indow Sys tem

- 고객접점의 일원화

- 원스톱 행정서비스

-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 전자민원서비스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역량 보유

- 품질관리형 행정의 체질화

- 행정정보 기술기반 시스템 구축

결과 피드백 및

신상필벌시스템 마련

- 행정서비스 피드백 체제 마련

- 행정서비스 리콜제도

- 성과와 예산을 연동

1)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 민관협동체제의 구축과 외부자원의 적극적 활용

□ 행정서비스의 대안적 공급 방식을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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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7> 행정서비스의 대안적 공급 방식

서비스 공급 방식 내용 활용 분야

외부계약

(Contracting Out )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정서비스는

무조건 공개입찰에 의해 민간과 계

약

교도소 운영, 의료보

장, 학교 운영, 예산

분석 등

서비스구매권

(Voucher ) 제도

극빈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다양

화

식료품바우처, 주택

바우처, 메디케어제

도 등

프랜차이징제도(F ranc

hising System )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부여

도로의 건설과 사용

료 징수

행정서비스의 매각

특정 행정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여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이 전담

하도록 하는 제도

정부에서 설비와 운

영을 맡다가 일정 기

간 후 양도 가능

책임행정기관화

정부의 집행적·규제적·사업적 기

능을 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사업단 형태로 조직화

국립의료원 등

민간 참여를 통한 행

정서비스의 경쟁(민관

경쟁)

서비스의 민간화에 앞서 타당성을

시험하는 점진적인 민간화로 활용

지방정부의 쓰레기

청소업무, 우편업무,

집행기관의 조달업무

2) S ingle Window Syste m

□ 고객접점의 일원화와 고객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三現主義 (現場-現實-現物)에 입각한 고객중심 행정시스템 구축

고객접점에서 새로운 행정 아디이어와 행정상품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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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 서비스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편의성을 최대화

최소의 제출서류로 한 번에 민원을 처리

국민과의 서비스 접점 다양화로 빠르고 효율적인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

[도 5- 4] 민원 1회 방문처리 흐름도

3) 고객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역량을 보유

□ 품질관리형 행정의 체질화

행정 체력을 소모하는 내부 지향 업무 축소, 감사제도 효율화

제안포상의 현실화 , 6 -시그마 등 선진 품질관리기법 도입으로

업무 수행 체질의 변화를 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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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명제(업적 평가와 연계) 실시로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 정책

품질 제고

□ 체계적인 행정 문서관리 시행으로 지식을 효과적으로 축적, 공유

4) 결과와 연계되는 신상필벌 실시

□ 국민의 행정서비스 청원권을 보장하고 청원의 사후관리 절차를 확립

□ 행정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체제 마련

사후 평가시 시민 네트워크를 활용

□ 행정서비스 리콜 제도 도입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 실시

[도5- 5] 고객만족형 행정체계

서비스 공급자

-고객 헌장

-품질관리 행정

행정 수요자

-서비스 구매권

-서비스 리콜권

정책평가고객 만족도

정책 형성

정책 공동체

접점관리 ●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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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정부문 정책과제

가. 재정규율의 확립

□ 예산제약의 설정

총 세출규모와 함께 향후 3년 정도의 10대 분야별, 또는 통합재정

의 14개 기능별 재정증가율을 설정 .

이를 통해 스웨덴과 같은 하향식 다년도 예산편성체계(top - dow n

multi- year budgeting ) 확립 .

□ 예산제약의 법제화

예산제약을 정치적으로 약속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제약이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최소한 2004년

균형재정이 달성될 때까지 법을 집행 .

□ 예산제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재정건전화의 필수조건은 국민적 공감대인바, 현재에도 재정건

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나,

총론에는 찬성하고 각론에는 반대하는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NGO들을 통한 여론형성에 나설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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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의 분배적 효율성 제고

□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사업의 사전적 평가기능 강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또한 SOC 투자 등 하드웨어적인 사업뿐 아니라 교육투자, 금융

구조조정 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예산사업의 사후적 평가기능 (progr am evaluation )도 대폭 강화.

현재에는 대형국책사업의 집행상황 점검에 국한되어 있는 사후

적 평가기능을 확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사업평가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평가방식의 개발, 부처의 자체적 평가에 대한 유인제도 도입 등을

추진.

□ 성과주의 예산제도 의 확산.

현재 기획예산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중인바,

성과에 입각한 예산운용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성과주의 예산제도

를 지속적으로 확산.

□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당장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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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체계의 투명성 제고

□ 1999년 현재 일반회계, 22개의 특별회계, 37개의 공공기금, 38개의

기타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다기한 예산체계는 예산운용의 비

효율과 재정통계의 비투명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상이한 지원체계, 부문별 지원총액의

파악곤란 등으로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을 저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75개의 기금인데, 이는 예산외계정(extra -

budget ary 또는 off- budget account s )으로서 국회의 직접적 예산

심의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저해.

□ 현재 기획예산처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정비방안을 마련중 .

기획예산처는 2003년까지 기금 수를 55개로 축소할 계획.

반면 특별회계 정비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음.

□ 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

기금정비 후에도 39개의 공공기금과 16개의 기타기금이 남게

되는바, 이들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잔존 기타기금의 공공기금화를 추진.

□ 이와 함께 향후 예산안 편성 및 공표시 일반 및 특별회계뿐 아니라

공공기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

또한 일반회계에서 발행하는 국채뿐 아니라 재특 등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발행하는 국채규모도 예산안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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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산운용의 자율성과 신축성 확대

1) 예산 이월범위의 확대

□ 현재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경비에 대해 5%까지 허용되고

있는 예산의 차년도 이월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년도 예산제도 등을 통해 향후 각 부처 경상경비 예산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월이 허용되는 유지운영경비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

2)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확대

□ 기획예산처는 한정적으로 엄격히 운영되고 있던 수입대체경비를 확

대하였는바, 이는 바람직한 변화로 판단됨.

3) 총액계상사업의 확대

□ 총액계상사업의 수와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바,

향후 예산당국이 총액예산사업의 단위사업별로 다시 예산을 편

성하고, 예산 배정시 협의하는 범위를 점차 축소할 필요.

4) 예산심의 대상 사업건수의 축소

□ 보다 적극적인 예산심의 사업건수의 축소가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통제는 강

화하는 반면 소규모 사업에 대한 통제는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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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과목구조의 개편

□ 향후 각 부처가 기본사업비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

다년도 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본사업비 증가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증가율 억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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